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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대륙붕협정의 외교사적 고찰과 미해결 과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향하여

박창건 | 국민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한일대륙붕협정의 협상 과정을 외교사적으로 추적하여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논의는 현대적 의미의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형성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한일대륙붕협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 동시에 

미해결 과제의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한 해법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한일대륙

붕협정이 관할권 주장과 관련된 분쟁 해결 차원이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불확실성의 해소, 

행위자의 조정, 글로벌 책무의 이행 등과 같은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후 한일해양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은 트루먼 선언과 

UN해양법협약의 전이, 평화선 철폐와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UN의 극동경제위원회 보고서와 

해저광물자원법 및 동법 시행의 제정 등과 같은 외교사적 사건과 연동되어 동아시아 해양 거

버넌스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록 동아시아의 해양은 자원민족주의에 의해 

다양한 마찰요인들이 존재하였지만, 한일 양국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이익을 공동으로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한일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공동 관할 이용 혹은 개발에 관한 합의, 공동개발안의 공식화, 한일공동위원회의 설치 

등과 같은 특징을 협상 과정에서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대륙붕협정은 비효율적인 

공동개발 관리구조, 형식적인 분쟁 해결 및 제도, UN해양법협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소극적

인 이행거부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12월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제어 동아시아 외교사적 고찰 한일대륙붕협정 미해결 과제 해양 거버넌스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임(NAHF-2017한일-지

정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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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본 연구는 한일대륙붕협정의 협상 과정을 추적하여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 어

떻게 정립되어 왔는지를 외교사적으로 조명하고, 그 미해결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는 현대적 의미의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형성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한일대륙붕협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

으로 한다. 이러한 논점에는 1952년 ‘인접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평화선 

선언)’과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을 둘러싼 한일 간의 정치

적 입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한일대륙붕

협정의 전사를 추적할 수 있는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서와 동 시대의 주요 

언론과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한일 해양사의 차원을 넘어서 동아시아 해양 거

버넌스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형식을 채택하려고 한다. 이 접근은 기존의 

연구들보다 더욱 명료하게 한일대륙붕협정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실증적

인 연구로 공헌할 것이다.

한일대륙붕협정을 외교사적으로 고찰하려면, 한일 양국의 어업협상 과정에서 

제한된 범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이원의 중간수역 설정이라는 기본 틀 속에

서 대륙붕과 그 상부수역의 생물 및 무생물 자원 보호,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인접

해양 주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한일대륙붕협

정의 기원은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선언은 

대상수역내의 어족 자원뿐만 아니라 해저 하층토상의 광물자원도 대상에 포함하

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대륙붕협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한일 양국

은 1974년 관할권이 중첩되는 대륙붕 구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광물자원

에 관한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한일대륙붕협정’을 체결하였다. 비록 동 협정은 

한시적이고 협정의 이행거부가 가능한 공동개발 방식을 채택했지만, 한일 양국

의 성실한 합의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된 지역협동을 기반으로 한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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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박창건 2010).

주지해야 할 사실은 동 협정의 발효 기간이 50년이므로 여전히 발효 중인 현 

시점에서 이 협정이 체결된 외교사적 추적을 통해 한일대륙붕협정의 미래를 어

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미완성의 한일대륙붕협정은 영유권과 독도 및 해양자원 개

발과 관련된 상부수역의 처리문제 등으로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공해 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동아시아형 제국 질서를 

재편하려는 일본과 ‘연안국 주권 승인의 원칙’을 기반으로 동아시아형 주권 질서

의 확립을 요구하는 한국 사이의 규범적 대립에 의해 파생된 역사적 구조의 갈등

으로부터 비롯된다(남기정 2008, 15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대륙붕레

짐의 발달과 한일대륙붕협정의 형성을 둘러싼 역사적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동

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를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은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

로서의 한일대륙붕협정을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분석 

틀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제Ⅲ장은 한일대륙붕협정을 외교사적으로 고

찰하여 관할권 중첩지역의 해양공동개발협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그 역사

적 배경과 협상 과정을 둘러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Ⅳ장은 공동개발이라

는 기능적․실리적 측면을 강조한 잠정협정으로 합의를 도출한 한일대륙붕협정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미해결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
장은 결론으로서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한일대륙붕협정과 연계하여 파생될 동

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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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한일대륙붕협정

한일대륙붕협정을 동아시아의 ‘해양 거버넌스(ocean governance)’라는 관점에

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일대륙붕협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공동개발협

정을 둘러싼 한일 간의 해양질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륙붕 제도의 정착과 한계 그리고 법적인 고찰을 통해 한일 양국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넘어서 관리 차원의 접근에서 논의들을 진척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한일 간 공동개발협정의 체결과 그 배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신창훈 2006; 정인섭 2006), 둘째는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둘러싼 관련

국의 정치적 입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박춘호 1984; 김은수 1999; 이석용 2015), 

셋째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대륙붕 또는 EEZ의 해저 자원 공동개발에 초점을 맞

춘 연구(이창휘 2005; 김자영 2015)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들은 주로 국제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륙붕 개념의 새로운 정립에 따른 분쟁 

해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대응 방안의 논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한

일대륙붕협정의 형성을 둘러싼 외교사적 논의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라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한일대륙붕협정의 기원에 

대한 외교사적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란 역내 영해의 중첩, 다른 해양관할권 수역간의 중

첩, 분쟁도서로 인한 해양관할권의 중첩 문제, 해양경계 중첩수역에서 자원의 탐

사․개발 등을 둘러싼 ‘개인과 제도, 공동 부문과 민간 부문에 걸쳐 공동의 관심사

를 다루는 관리 형태로, 상호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안 협동적

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Miles 1999, 2). 이는 다원적 주체들에 의한 

통치방식으로, 공식적인 기구, 제도, 레짐의 형태로 유형화된 것으로, 국제사회에

서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의존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수립하고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Young 1994). 이러한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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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로서 한일대륙붕협정을 분석하는 것은 동아시아대륙붕

레짐의 형성을 둘러싼 관련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한일대륙붕협정이 관할권과 인근 섬에 대한 영유권을 비롯한 많은 문

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둔 잠정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서울과 도쿄가 최대

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협상의무 이행을 통해 역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공

동개발 협력 레짐’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박창건․안도준코 2016).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 공동의 목표, 

이익,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성원들 간의 정책적 상호 의존을 지향한다(박창건 

2015).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국가 및 비국가 단위의 조직을 막

론하고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 체제에서 구성원 간의 제도화된 협동을 통해 해

양경계획정, 해양영토확정 및 해저자원 공동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완화

하고, 동아시아 해양의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로서 한일대륙붕협정을 재조명하는 것이 해양

경계획정 및 해양자원 공동개발에 어떠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

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절에서는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로서 한일대륙붕협

정을 국제해양레짐이론과 UN해양법협약의 해석론에 입각하여 관할권 주장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이론적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불확실성의 해소(elimination)이다.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가 본격적

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는 자원안보 및 전략적 차원에서 해양 가치의 중요성이 

점화되기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육지에 매장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 예상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저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 확보는 동아시

아 국가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관련 국가들의 주요 

해양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Klare 2013). 동아시아의 해양 분쟁은 해양 이용

의 단순한 기술적 경쟁 차원을 넘어서 해양지리적 범위에서의 해양경계 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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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영토 확정을 둘러싼 분쟁뿐 아니라 각국의 자원안보와 군사안보 등 국가

의 생존을 위한 사활적인 이익까지 걸린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동아시

아 해양을 두고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 간 힘의 경쟁은 해양에만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해양과 육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질서 변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해양 분쟁은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 동아시아 

국가 중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 영해는 동중국해, 황해 및 동

해로 구성되며, 이 지역의 상이한 역사적․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해양관할권에 

관한 법적․정치적 문제 해결 역시 어려운 현실이며, 또한 다양한 정치적 및 경제

체제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한국외교통상부 조약국 2006). 이러한 불확실성

의 해소는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를 설명할 수 있는 측정의 개념이다.

둘째는 행위자의 조정(coordination)이다. 여기에서 조정은 동아시아 해양 거

번너스에 참여하는 행위자간 관계에서 이슈에 대한 어느 일방적인 의견 개진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이한 견해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참여자 간에 존재하는 이해의 교차 영

역에서 나타나는 행위로 상호 이익의 확대, 비정상적 상황 복구, 이익배분의 교

정, 새로운 관계 설정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Allison 2001; Roe 2009). 물론 

한일대륙붕협정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조정은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배분 비율에 대한 일률적으로 확립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관련국은 관련 상황 조건을 반영하여 

협상을 통해 각국에 ‘이익 배분’의 비율과 방식을 조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Fearon 1998, 296-297). 이러한 조정은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참여 행위자가 책임을 공유함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 위한 정치적 

상호 작용이다(Wamsley & Dudley 1995, 27-28). 즉 행위자의 조정은 동아시아

의 영유권 및 자원문제 해결의 연결고리가 되며, 관련 국가 간 해양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분쟁수역에서의 해양문제에 대한 잠정적 및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공

하며, 분쟁수역의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 등을 하고 있다. 이처럼 행위자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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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양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자의 자율성, 네크워크적 관리, 체제의 목표

지향성의 특성을 포괄하는 하나의 새로운 통치운영의 양식으로 정의되는 또 다

른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중요한 개념이다. 

셋째는 글로벌 책무의 이행(implementation)이다.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는 

인류공동의 유산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국제협력, 생태계 접근방법 

및 예방 등 글로벌 책무를 이행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해양법협약의 제197조는 

각국이 ‘특수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권한 있는 국제해양레짐을 통하

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합치하는 국제적인 규칙, 

기준, 권고, 관행 및 절차의 수립 발전에 협력한다’는 글로벌 책무의 이행을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책무는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에도 적용된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의 중첩 대륙붕이 확인될 경우 관련국에게 최종경계획정에 이를 때까지 잠

정약정을 체결하도록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교섭하고 최종경계획정을 방해할 만

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의 해양공동개

발에 관한 국제법상의 절차적 의무는 글로벌 책무의 이행과도 직결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신의 성실한 교섭의 의무와 상호자제의 의무를 통해 해양공동개

발에 대한 절차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율이 

미흡하여 관련 국제관습법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책무로서 양

자협약을 기반으로 한 해양공동개발에 대한 협력의 의무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

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 책무의 이행은 동아시아 해양 거

번너스를 구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 한일대륙붕협정의 외교사적 고찰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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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과 그 부속 ‘합의의사록’,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해상충돌 예방에 관한 교환각서’, ‘해상오염제거 및 방지에 관

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구구역 경계획

정’ 및 그 부속 ‘합의의사록’이라는 2개의 기본협정과 부속 문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이 중에 남부구역 대륙붕협정은 전문 31개 조문 및 부속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의의사록과 3개의 교환공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주장이 중복되는 약 82,000km2에 달하는 동중국해 해저와 지하를 공동으로 개

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른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혹은 ‘한일대륙붕협

정’으로 칭하고 있다(한국외무부 1974). 본 장에서는 전후 한일해양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이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외교사적 맥락에서 그 역사적 배경과 협상 과정의 특징을 추적하고자 

한다.  

역사적 배경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평화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

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에 부분적으로 최장 200해

리에 육박하는 수역과 해저 대륙붕에 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표명한 것으로, 

동쪽으로는 독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서쪽은 소흑산도 연안에서 제주도 부근을 

사선으로 긋지 않고 신의주 부근에서 제주도 남서쪽을 직선으로 경계를 획정하

고 있다(조윤수 2008, 214). 엄격하게 말하면 평화선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일

본 어선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일종의 배타적 어로수역 선포의 의미

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무원고시 제14호를 통해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연안에 인접한 해붕의 상하에 기지(旣知)되고 또는 장래에 발

견될 모든 자원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 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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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밝히면서, 그 의미를 대상수역내의 어족 자원뿐만 아니라 해저 하층토상

의 광물자원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日本外交文書 1952). 

주목할 사실은 평화선 선언의 이론적 명분을 제공해 준 사건이 ‘트루먼 선언

(Truman Proclamation)’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은 해양 관할권에 

대한 트루먼 선언의 ‘확장된 국제적인 선례’에 동참하여 평화선을 선포했기 때문

이다(지철근 1979, 84-89). 1945년 9월 28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현대적 의

미에서 해양 거버넌스의 기틀을 제공한 제2667호 ‘대륙붕의 자연자원에 대한 미

국 정책에 관한 대통령 선언’과 제2668호 ‘공해 일정지역의 연안 어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라는 2개의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전자는 상

부수역은 공해로 유지하지만, 연안 수심 약 180m까지 대륙붕의 천연자원은 미국

의 관할권과 통제권에 귀속된다는 내용이었다. 후자는 이 수역의 공해로서의 성

격과 자유 항해는 보장되지만, 미국 연안에 인접한 일정한 공해수역을 어업자원

보존수역으로 선포하고, 다만 타국도 이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어족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트루먼 선

언은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대한 최초의 국가선언으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 확보

와 대륙붕이 ‘연안국 대륙괴(land mass of the coastal nation)’의 연장이란 근거를 

정당화하는 관할권 주장으로서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서 대륙붕 제도와 배타적 

경계수역(EEZ) 제도를 정립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렇다면 전후 동아시아의 해

양질서 구축 과정에서 어떠한 외교사적 맥락과 연동되어 해양 거버넌스로서 한

일대륙붕협정이 형성되었는가?

첫째는 트루먼 선언과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전이이다. 트루먼 선언에 의해 

대륙붕의 자연연장선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대륙붕의 정의와 그 범위를 정립하

는 것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트루먼 선

언에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대륙붕이 다른 국가의 연안까지 뻗어 있거나 

인접국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미국과 관련 국가 간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모호한 견해를 밝힘에 따라 논쟁의 여지를 제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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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1) 그 결과 UN해양법회의에서 인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국제사회는 1958년 제1차 제네바 UN해양법회의(UNCLOS 

Ⅰ), 1960년 제2차 제네바 UN해양법회의(UNCLOS Ⅱ), 1982년 제3차 몰타 UN

해양법회의(UNCLOS Ⅲ)를 통해 해양 거버넌스로서 대륙붕의 법적 조항을 지속

적으로 협의와 조정을 진행했다. 특히 UNCLOS Ⅲ에서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였고 200해리 이원의 확장 경계를 과학적으로 획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2년 12월 119개국이 ‘UN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고 1994년 11월 정

식으로 발효되었다. UN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을 EEZ에서 사용된 200해리 거리기

준과 국제관습법이 지지해 온 지질학적 개념인 대륙변계를 사용하여 정의하였

다.2) UN해양법협약에서 대륙붕에 관한 규정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대륙붕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3) 이러한 글로벌 해양 거버

넌스의 전이는 대륙붕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들의 합의 틀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도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

적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 

둘째는 평화선 철폐와 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다. 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란 명칭으로 본문 10조, 1개 부속서, 4개의 의사록

과 4개의 교환공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日本外交文書 1966), 1952년 2월 20일

부터 7차례의 정부간 협상을 통해 13년 4개월만인 1965년 6월 22일에 조인․체결

되었다.4)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국제적 규범은 1958년과 1960년의 UN해양법

1)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 Bed of the Continental Shelf, United States Presidential 

Proclamation 2667, Sep/28, 1945.

2) UN해양법협약 제76조 4항과 8항 참조.

3) UN 해양법협약 제77조 참조.

4)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12해리까지는 자국의 배

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 둘째, 한국의 관할수역 밖의 주변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주요 어업의 어선규모, 어로 시기, 어선 수, 어획량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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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해양에 관한 제네바협약 등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조윤수 2015, 108). 

이 협정의 협상과정에서 평화선을 둘러싼 양국의 다른 입장은 타결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다. 평화선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국제적으로도 영해 이원에 대하

여 연안국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관할권 행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일

본 어선의 남획과 국내 어업의 열악한 실정상 한반도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입장은 공해자유의 원칙상 당사국의 합

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배타적 어로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철폐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면 어업관할권을 두고 한국 측 임철호 대표는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공해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이익을 강조한 연안국주

의를 주장한 반면, 일본 측 지바 히로시(千葉皓) 대표는 공해 자유의 원칙과 어업

자원에 대한 최대한, 지속적인 생산성 확보를 강조했다(한국외교문서 1952). 이

러한 한일 양국의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1965년 6월 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12해리 어업전관수역에 합의함과 동시에 그 외곽의 공동규제수

역에서는 기국주의(旗國主義)에 입각한 단속에 합의함으로써 평화선은 사실상 

철폐되었다(日本外交文書 1963). 

셋째는 UN의 극동경제위원회(ECAFE) 보고서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이다. 1966년 UN의 ECAFE는 동아시아 해저의 잠재적 광물자원

을 탐사하는 목적으로 ‘아시아 연안 지역 광물자원 공동탐사조정위원회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 

Off shore)’를 설치하여 서해와 동중국해의 광범위한 지질학적 탐사작업을 이행

했다. 이 작업의 결과물로 발표된 1969년 보고서는 ‘대만과 일본 간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석유 매장지대일 개연성이 크고, 석유 및 가스에 대한 두 

규제됨; 셋째, 공동규제수역 외연의 일정 수역에 공동자원 조사 수역을 설치함; 넷

째,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와 규제조치의 권고를 

실시함; 다섯째, 한국 측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 측은 대일본수산회의 등 양

국의 민간단체로 한일민간어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업 질서의 유지와 사고 처리에 

관한 결정과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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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유망 구역은 세 개의 광대한 해분(海盆)이 있는 서해 해저이다. 이들 해분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간 해분은 한국 근처에 있고 나머지 두 개의 해분은 

중국 근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 지역에 상당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

장되어 있음을 발표했다(ECAFE 1969). 이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대륙붕을 둘러싼 해저개발 가능성 기준과 영해 폭에 대한 관련 연안국들이 국내

법의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0년 1월 한국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대륙붕에 존재하는 석유 및 천연

가스 등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였다. 게다가 같은 해 5월 ‘동법시행령’을 공포하

면서 제3항에 근거하여 면적 약 3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7개의 해저개발광

구를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석유개발회사들과 개별 계약을 체결했다(한

국외교문서 1970).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결국 1969년 3월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의 개요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1969년 4월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대륙붕 개발 계획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문의’라는 협조전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륙붕 개발 계획과 

관련된 토의자료 및 면담요록 등과 같은 내용을 문의했으며, 1970년 6월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한국외교문서 1969). 그 결과 1970년 

10월부터 1972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부 간 실무자 예비 협의를 개최했다. 

이러한 한국의 민첩한 대응은 한일대륙붕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서서 협상을 주도하는 동시에 대륙붕과 해저개발에 대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

스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역질서 재편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협상 과정의 특징

1972년 10월부터 서울과 도쿄을 오가며 4차례의 실무자 회의와 5차례의 실무

자 소위원회의를 거쳐 1973년 7월 공동개발협정이 확정되었고, 1974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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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
회담 
장소

주요 내용 및 결과

제1차 예비 
실무자 협의

1970.11.04.
~

1970.11.05.
서울

한국이 주장하는 ‘자연연장 원칙’과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이 대립되어 합일점을 
찾지 못함

제2차 예비 
실무자 협의

1971.09.28.
~

1971.09.30.
서울

한일 양측은 종래의 입장만 내세워 반복할 뿐 
이견의 접근을 이루지 못함

제3차 예비 
실무자 협의

1972.02.17.
~

1972.02.18.
서울

제7광구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상의 
문제 논의. 하지만 한일 양측은 종래의 입장만 
내세움

제6차 
한일각료회

담

1972.09.05.
~

1972.09.06.
서울

자원 개발의 긴급성과 양국의 공동이익 
추구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구역을 공동개발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오오히라(大平) 외무상 및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오오히라 외무상․나카소네(中曾) 
통산상 간에 대륙붕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의 
틀을 합의함

제1차 
실무자 회의

1972.10.05.
~

1972.10.06.
서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한일 양측의 원칙적 
문제 검토

제2차 
실무자 회의

1972.11.28.
~

1972.11.29.
동경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계되는 원칙문제 토의

제3차 
실무자 회의

1972.12.20.
~

1972.12.21.
서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계한 전반적인 문제점 
토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됐다. 비록 한일대륙붕협정이 짧은 기간 내에 체

결되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지만, 한일 양국의 

대륙붕 공동개발에 대한 절실함과 필요성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강했다. 

<표 1> 한일대륙붕협정의 교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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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실무자회의

1973.02.01.
~

1973.02.02.
도쿄

대상 구역 확정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토의. 
또한 차기 회의는 보다 실무를 다룰 수 있는 
소위원회 형식으로 개최할 것에 합의 

제1차 
실무자 

소위원회의

1973.03.05.
~

1973.03.07.
서울 대륙붕 협정 시안 상호 교환

제2차 
실무자 

소위원회의

1973.03.29.
~

1973.03.31.
도쿄 대륙붕 협정 전반적인 문제 토의

제3차 
실무자 

소위원회의

1973.04.23.
~

1973.04.28.
서울 대륙붕 협정 전반적인 문제점 토의

제4차 
실무자 

소위원회의

1973.05.30.
~

1973.06.14.
도쿄

조광권자에 대한 조세문제 등 몇 가지의 
문제를 제외한 전체 조약 문안 확정 

제5차 
실무자 

소위원회의

1973.06.27.
~

1973.07.04.
서울

대륙붕 공동개발 및 경계선 획정에 관한 조약 
문안 확정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서명

1974.01.30. 서울
한일 양국 정부는 대륙붕공동개발 협정에 

서명

* 출처: 박창건(2010, 176).

제Ⅳ장에서 논의하겠지만, 한일대륙붕협정은 많은 문제를 미해결의 상태로 남

겨두고 공동개발이라는 기능적․실리적 접근을 중시하면서 다른 형태의 협정 비

준의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서명 후 그해 12월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 비준

을 빠르게 마쳤지만, 일본 정부는 서명 후 3년이 경과 한 1977년 6월 국회에 형

식적인 승인을 얻었으며, 1978년 6월에 최종적으로 발효되었다.5) 그 주된 이유

는 중국으로부터의 강력한 항의였다. 당시 일본과 중국은 1972년 9월 국교정상

5) 일본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어렵게 받았으나 한국 정부와의 비준 문서 교환에는 거

의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왜냐하면, 일본의 현존하고 있는 육상광물자원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광업법 관련 조항을 공동개발협정에서 ‘개발권자’에게 적용

하는 것은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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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을 고려하는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주의하면서 관계 설정을 신중히 해야만 했었다. 

한일대륙붕협정은 단순한 양국 간의 문제에 국한된다기보다는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한․중․일 3국의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이 첨

예하게 대립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대립의 중심이 한국의 일관되

지 못한 입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

국은 중국에게 황해 및 동중국해 일부에서 대륙붕 외측한계를 중간선 원칙으로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과는 동중국해 일부 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선 또는 공해상의 연안국 영토주권에 의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자국의 동의 및 참여 없이 한국과 일본이 대

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한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러한 중국 

측의 강력한 문제 제기는 세계의 주요 석유회사들이 투자를 회피하는 원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공동개발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못했다. 동아시아 영해의 자원

민족주의에 따른 다양한 마찰 요인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이익을 공동으로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대륙붕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한일대륙붕협정의 협상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rists)의 권고에 따라 공동 

관할 이용 혹은 개발에 관해 합의했다. 대륙붕 중첩수역에서 관련국 간 해양공동

개발의 국가실행 국제판례는 1969년 ICJ 북해대륙붕사건 이후 분쟁 당사국이 요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계획정과 함께 수차례 공동개발을 제안․권고

해 왔다.6) 여기에서는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육지 영

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경계획정에 적용될 법 원칙과 관련

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중첩지역은 공동 관할, 이용 혹은 개발을 권고하는 내용이 적시되었다. 이 

6)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1969. ICJ Reports.



192 현대정치연구  2019년 봄호(제12권 제1호)

내용은 관할권 주장의 중첩으로 중첩구역이 존재하는 경우, 공동개발이 법적 의

무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조치로서 협력을 촉진하는 정치적 권고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대륙붕협정은 이러한 ICJ의 판시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① 한일 양국의 주장이 중첩되는 대륙붕을 공동개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② 광물자원을 공동개발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③ 정부 간 협의체인 

공동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 ④ 실제 개발은 관련 회사 간의 계약 때문에 

지정된 운영사에 맡기고 있다는 점, ⑤ 공동개발에 적용되는 법규로 협정문 이외

의 사항은 각 광구의 운영회사가 속하는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 ⑥ 
조광료 및 세금의 납부는 민간회사의 국적국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 

⑦ 이익 배당과 비용부담은 균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등과 같은 특징으로 

공동개발에 관한 협상의무의 합의를 달성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신창훈 2006, 

73-74).

둘째, ‘공동개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한일대륙붕협정은 양국의 인접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 주장 자체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동결을 의미하

는 것이며, 포기의 대상은 일반적 관할권 주장에서 발생하는 단독 개발의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서울과 도쿄는 일방적인 관할

권 주장으로 대륙붕의 무개발 상태보다도 공동개발이 더 실리적이라는 현실적 

고려로 협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안도준코 2015). 이러한 양국 간의 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된 계기는 1972년 8월에 개최된 한일협력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

회 환영회 자리에서 일본 측 대표인 야쓰기 가즈오(矢次一夫)가 김종필 국무총리

에게 공동개발안을 제안하면서부터였다. 야쓰기는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

은 대단한 가치를 지니는 자원으로 현재의 기술로 탐사나 개발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해양자원은 국제적인 자산으로 인식하여 개별 국가의 범위로 나누는 

것보다는 공동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언을 했다(矢次一夫 1970). 이에 김종

필 총리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합시다’라고 응답했다. 그 결과 1972년 9월 한일 

양국은 공동개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제6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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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 문제 협의를 위하여 한일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했다. 동 위원회는 

한일 양국이 임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국별위원부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결정은 국별위원부 간의 합의로서만 이루어진다. 협

정 제24조와 제25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일방 국별위원부

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합을 가질 수 있으며, 협정의 운영과 이행에 관하

여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동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⓵ 협정의 운

영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본 협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심의하고 당사국에 권고, ⓶ 당사국이 매년 제출하는 조광권자의 기술 

및 재정보고서 접수, ⓷ 조광권자 간에 불가능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당사국

에 권고, ⓸ 공동개발구역 내 천연가스의 탐사 또는 채취를 위한 운영자의 작업 

및 시설물 기타 설치물 관찰, ⓹ 협정의 효력 발생 시 예견치 못했던 당사국 법규

적용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당사국에 권고, ⓺ 당사국이 제출한 공동개발구역 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하여 당사국이 공포하는 법규에 관한 통고를 접수, ⓻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기타 문제를 토의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일

공동위원회의 기능 하에, 실질적인 공동개발은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

했다. 공동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민간회사는 한국 측에서는 걸프(GULF), 셸

(SHELL), 텍사코(TEXACO), 코리안-아메리카(KOAM), 일본 측에서는 제국석

유(帝国石油), 일본석유(日本石油), 서일본석유(西日本石油) 등으로 이들은 한일

대륙붕의 시추와 탐사를 공동으로 시행하였다(한국외교문서 1975). 다시 말하면 

한일공동위원회는 양국이 협상의무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뿐 아니라 동

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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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과제로서 한일대륙붕협정

UN해양법협약에서의 대륙붕에 관한 규정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결국에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대륙붕의 주

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7)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대륙

붕 개념의 새로운 정립은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의 교섭과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대륙붕협정

은 분쟁 해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동결하고 공동개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음에

도 불구하고, 조인된 후 6년 3개월 만인 1980년 5월에 공동개발이 시작되긴 했으

나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륙붕의 경계획

정에 대한 한일 양국의 다른 정치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일본은 공동개발에 나선지 8년만인 1986년 돌연 탐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중간선원칙이 한일공

동개발구역의 10구역 중 8구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었

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1996년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

법’에서 200해리 범위 내에서 대륙붕에 대한 경제수역의 우위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이 제도의 경계획정의 원칙을 중간선으로 주장했다.8) 이는 일본이 대륙붕

과 경제수역에 공통되는 단일경계획정을 채택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국제법리적 해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중간선 원칙의 일률적

인 적용을 반대하고, 국제법에 기초하여 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경계를 획정할 

것을 원했다. 

UN해양법협약은 해양경계합의가 상당한 기간 내 어려울 때 분쟁수역에서의 

해양분쟁을 방지하고 동 수역 내에서 분쟁당사국 국민의 기존 해양 이익을 보호

7) UN 해양법협약 제77조 참조.

8)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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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실무적 성격을 가진 잠정약정을 위해 성실히 교섭해야 하

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N해양법협약의 제76조 

8항에 의하면, 대항국 간 해양의 폭이 400해리가 안 되는 곳에서도 국가는 200해

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 문서를 UN대륙붕한계위원

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동시에 CLCS는 제출된 문서를 심의하여 해당 연안국의 대륙붕 외

측한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획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종국적이며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9) 이에 한․중․일 3국은 UN해

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일본은 2008년 11월 12일, 중국은 2012년 12월 14일, 

한국은 2012년 12월 26일, CLCS에 각국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에 대해 

문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일본은 심사 및 권고를 받았으나 한국과 중국은 CLCS 

의사규칙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해양분쟁의 존재를 이유로 그 심사 대상에

서 배제되었다. CLCS는 2012년 4월 일본이 신청한 4개 해역의 대륙붕 연장을 

인정하였으나, 큐슈-팔라우 해령 남부해역 등 3개 해역의 연장 신청은 2018년 

12월 현재까지도 권고를 보류했다(현대송 2018). 

한․중․일 3국은 좁은 해양수역을 갖고 있으므로 일국의 일방적 해양경계획정 

방식은 타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 해양경계를 효과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국 간 UN해양법협약의 일반원칙 및 규범을 기초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1974년에 체결된 한일대륙붕협정의 효력이 최소 50년간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

도 동중국해 해저자원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일 

양국이 합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일대륙

붕협정이 미해결 상태로 남은 주요한 변수이다. 즉 배분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공동개발이라는 기능적․실리

9)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submission.htm, 

(검색일: 2018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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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을 강조한 잠정협정으로 합의를 도출한 한일대륙붕협정이 현재까지도 미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효율적인 공동개발의 관리구조이다. 공동개발협정의 관리구조는 당

사국의 주권적 권리 보호와 자국의 균등한 배분의 측면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기

반을 제공해야 한다(Fox et al. 1989). 여기에서 관리는 공동개발구역 내에서의 

석유 및 가스자원의 탐사․개발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허가․운영․감독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대륙붕협정에서 공동개발의 시행을 위한 협의의 

수단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효율성은 양국 간의 관계

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제 해저자원의 공동개발은 한일관계가 원만하면 

별문제가 없이 추진되었지만, 양국 관계가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직면하면 공동

개발은 전혀 진전 없이 위기에 봉착하곤 했다. 왜냐하면 공동개발의 관리 구조는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의 정치, 경제, 역사, 국내적 민감성 등 관련 상황을 반영

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일대륙붕협정의 공동개발은 조

광권자와 운영자의 선정에 양국 정부가 깊이 관여하다보니 운영자의 선정이 매

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위원회가 공동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의사를 교환하는 장소 정도로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공동개발 관리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한일대륙붕협정의 공동개발 관리구조를 조광권을 발급하고 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법인 성격의 공동

기구(Joint Authority)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Ong 2013, 192-203).  

둘째는 형식적인 분쟁해결 절차 및 제도이다. 공동개발협정은 당사국 간의 분

쟁, 공동기구와 계약자 간의 분쟁 등 사안 별로 적용할 분쟁해결절차와 준거법을 

결정한다. 공동개발협정은 교섭 등의 내부 절차와 더불어 제3자적 분쟁해결절차

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법상 분쟁해결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기에 협의, 

교섭, 조정과 같은 외교적 방법은 물론이고 중재 등과 같은 법적인 방법도 사용

이 가능하다(Bastida et al. 2007, 419-420). 한일대륙붕협정에서 협정 이행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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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만일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절차에 따라 판정을 

위임한다, 하지만 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

우에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일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협정의 실질규명에 대한 위반임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모호한 규정들

로 점철되어 있는 협정의 규정들이나 협정의 목적 등을 근거로 당사국들의 국제

적 의무 위반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일대륙

붕협정에서 형식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극복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두어 당사

국의 정부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의 시간제한을 부가하는 등과 같은 효율

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는 UN해양법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이행거부이다.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변화와 EEZ의 등장 등 관련 UN해양법의 변화가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 체결 당시보다 향후 전개될 상황이 일본 측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진척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일본은 2028년 6월 21일까지 협정의 실

제 이행을 보류하는 소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김현수 2007). 한일 양국은 공

동개발협정을 체결한 이후 1979년 탐사 및 생산 운영권자를 선정하고, 1980년부

터 1986년까지 공동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7개 공구를 시추했지만, 유전 발견에

는 실패했다. 그 결과 1989년 8월 석유공사와 해밀톤 BP사 및 일본석유는 공동

조광권을 설정한 후 1992년 반납하였다. 이후 공동탐사는 중단되었지만, 한국 

측은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한일산업장관회담과 한일에너지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탐사를 제안했고, 2011년 12월 한일산업장관회담에서 ‘공동 물리탐사 추진

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19). 동 성명서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 간 공동으로 1개 공구인 2소구에 

대한 공동 물리탐사를 실시했지만, 일본 측이 경제성에 대한 부정적 판단으로 

공동탐사의 중단을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 후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양국의 민간 기업들이 과거 진행된 탐사자료를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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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협정의 불씨를 살려 두었지만, 2010년 3월 일본 측은 ‘석유 매장 가능성

이 낮다’는 이유로 공동연구마저도 중단을 결정했다. 다시 말하면 한일대륙붕의 

공동개발협정이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해 실질적인 이행거부와 한국의 이행

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UN해양법 변화와 이행확보 수단의 결여에서 비롯된

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신의 성실한 교섭의 의무 원칙 아래에 상생을 위한 노력

을 계속하고 자원 개발과 생산에 따른 비용과 수익에 관한 기록을 제공해 주는 

등 제도적 협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맺음말

본 연구는 한일대륙붕협정을 외교사적으로 추적하여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논쟁의 출발점은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

부터 거슬러 올라가 한일대륙붕협정의 기원으로서 현대적 의미의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가 한일관계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비록 

한일대륙붕협정이 관할권과 인근 섬에 대한 영유권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미해

결 상태로 남겨둔 잠정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한일 양국은 최대치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의무 이행을 통해 공동개발이라는 기능적․실리적 측면을 강

조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

인할 수 없다. 이처럼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로서 한일대륙붕협정은 관할권 주

장과 관련된 분쟁 해결 차원이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불확실성의 해소, 행위자

의 조정, 글로벌 책무 이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후 한일해양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은 트루먼 선언과 UN해양

법협약의 전이, 평화선 철폐와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UN의 극동경제위원회 보고

서와 해저광물자원법 및 동법 시행의 제정 등과 같은 외교사적 사건과 연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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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72

년 10월부터 4차례 실무자 회의와 5차례 실무자 소위원회를 거쳐 1973년 7월 

공동개발협정을 확정하였고, 1974년 1월 30일 한일대륙붕협정을 최종적으로 체

결했다. 동아시아 영해의 자원민족주의에 따라 다양한 마찰 요인들이 존재했지

만, 한일 양국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이익을 공동으로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더욱이 한일 양국은 이 협정에서 ICJ의 권고에 

따라 공동 관할 이용 혹은 개발에 관한 합의, 공동개발안의 공식화, 한일공동위

원회의 설치 등과 같은 특징을 협상 과정에서 수용했다.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이후 ICJ는 분쟁 당사국에게 공동개발구역 설정과 공

동개발제도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국제법상 해양공동개발제도는 관할권 중

첩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유자원 분배를 형평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양 거버넌

스의 형태로 그 체계와 내용이 수렴되어 발전해 오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한일대

륙붕협정이 분쟁 해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동결하고 공동개발을 제도적으로 정착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인 후 6년 3개월 만인 1980년 5월 공동개발이 시작되긴 

했으나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일대륙붕

협정이 비효율적인 공동개발 관리구조, 형식적인 분쟁해결 및 제도, UN해양법협

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소극적인 이행과 거부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대륙붕협정은 50년(1978년~2028년)간 유효하다. 관련 당사국은 3년 전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간의 종료 시에 혹은 그 후에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게다가 50년간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이 공동

개발구역 내에서 천연자원을 더는 경제적으로 채취할 수 없다고 인지하는 경우

에는 당사국은 협정을 개정하거나 종료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상호 합의하며, 만

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상기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탐사 및 개발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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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협정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현 상황으로 2028년에 협정이 종료될 

경우 과거 한일공동개발구역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도 본격적인 해양경계획

정을 위한 교섭에 착수하거나 중국이 참가한 혹은 중국의 이해를 고려한 새로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대륙붕협정의 외교사적 고찰과 미해결 과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인 중국을 포함하

고 있지 않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또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참가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통

해서 미해결 과제의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접근

이 향후 숙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는 한일대륙붕협정을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해양공동개발 전반에 대한 국가실

행의 연구와 동시에 성공적인 해양경계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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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plomatic Review and Unresolved Task of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Ocean 
Governance

Park, Chang-Gun |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how East Asian ocean order has been established 

by tracking the negotiation process of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The discussion focus on tracking how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which is closely related the formation of East Asian ocean governance in the 

modern sense, affected. It is notable that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aims to establish East Asian ocean governance which is not about conflict resolution 

with jurisdictional claims but, in the administrative level, through concepts such 

as the solution of uncertainty, the actor’s adjustment, the implementation of 

global responsibilitie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Korea-Japan ocean 

order after the war,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settle down as 

an axis of East Asian ocean governance in conjunction with diplomatic and 

historical events such as transforming Truman Declaration and UN ocean law 

convention, the abolition of the peace line and the conclusion of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report by the Far East Economic Council of UN, enactment 

of the undersea mineral resources law and the enforcement of same law. Although 

the oceans of East Asia had various frictional factors due to resource nationalism, 

Korea and Japan signed a joint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the two interests of economy and security. Also, 

the two countries, at the recommendation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ccepted 

features such as the use of a joint jurisdiction or agreement on the development, 



206 현대정치연구  2019년 봄호(제12권 제1호)

the formation of joint development plan, the establishment of Korea-Japan joint 

commission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Nonetheless,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has not made any real progress to the present day of December, 

2018 because the agreement is facing problems like inefficient joint development 

management structure, formal dispute resolution and system, Japan’s passive 

refusal to implement due to changes in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Key Words | East Asia, diplomatic review,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unresolved task, ocean governance




